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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6. 14.(일) 배포 즉시

고용노동부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등 
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현장일자리 상황 

파악·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

1. 관련 기사
□ 6. 14.(일) 헤럴드경제, ‘매월 연다던 일자리 TF, 5월에야 첫 회의’

ㅇ 고용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만든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(TF)의 

존재감도 예전만 못했다. (중략) 

ㅇ 정부 회의의 무게는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 그런 점에서 지난해 

11월 일자리TF가 사실상 실장급 회의로 운영된 장면은 상징적이다. 고용 

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읽혔다. (중략) 

ㅇ 올해 첫 일자리TF 회의는 5월 13일에서야 열렸다. 출범 당시 내세웠던 

‘매월 개최’ 원칙과 비교하면 개최 주기가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.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‘일자리 전담반’을 포함하여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고용

상황 대응에 지속 힘쓰고 있음
 ㅇ 매월 고용동향 발표일에는 주기적으로 ‘고용상황 점검회의’를 개최하고,
     * ’25.8.13., ’25.9.10., ’25.10.16., ’26.1.15. 등
 ㅇ 분기별로 노동연구원, 한국은행, KDI 등 전문가와 함께 ‘고용동향 점검

회의’를 개최하여 고용 상황의 시사점과 리스크를 점검해왔으며,
     * ’25.9.29., ’25.12.22., ’26.5.7. 등



 ㅇ 상황에 따라 범정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정부 
회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함

     * ’25.12.18.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‘노동시장 AI 인재양성방안’ 발표
’26.3.11.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‘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’ 논의
’26.4.29. ‘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’ 현장에서 ｢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」개최

□ 특히, 중동전쟁 이후에는 매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점검회의를 개최
하여 7개 지방청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고,

 ㅇ 화학·철강업, 항공·관광업, 플라스틱·섬유제조업 등 여건이 어려운 
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*, 고용위기 
선제대응지역 선정** 등 고용안정 조치를 시행하였으며,

     * ▴석유 수급 상황과 밀접한 4개 업종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미충족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▴종래 사업장 전체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만 지원→ 일부 직원·부서 고용유지 조치도 지원 

    ** 현재 7개 지역 지정 중: 전남 여수·광주광산구(’25.8.28~), 경북 포항·충남 서산(’25.11.21~), 
울산 남구(’26.1.12~), 전남 광양(’26.2.13~), 인천 동구(’26.4.16~)

 ㅇ 지방고용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피해우려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
으로 ‘버팀이음 프로젝트’ 추경 예산(120억)을 긴급 편성·지원 중에 있음

□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‘일자리 전담반’ 등을 통해 현장의 고용상황을 
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다양한 
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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